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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우리당 공적연금발전 T/F가 주최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무

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합리

적인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애쓰시는 강기정 의원님을 비롯

한 TF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

연금 개혁에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공적연금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처럼 공적연금 개혁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

니라, 국민 앞에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

고, 제도개혁 전후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넓은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

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셋째 제도개혁 전후 세대 간 사회

적 연대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삼아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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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에서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공적연금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도출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해주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님과 김남희 변호사님을 비롯

해,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2014. 11.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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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우윤근╷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이 연일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

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재정부담이 매

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형평성 문

제를 지적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매년 늘어가는 누적 적자폭

을 이유로 설익은 개정안을 내놓고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

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될 하나의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

시 풀어야 하는 현 시대의 과제라는 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면 과제라고해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선 안됩니다. 또한 현 연금제도를 수정해 발생될 수 있는 문

제점을 예측해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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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외에도 직군별, 직렬별로 다양하게 존

재합니다. 다양한 근무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인 연금제도가 자칫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

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해법은 그래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

양한 방안 중에서 최선의 정책을 채택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보다 더 이상

적인 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강기정 의원님을 비롯한 TF위원님들과 

민주정책연구원,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분들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당사자의 동의와 국민이 공감하는 최

적의 대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5∕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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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공적연금발전 TF 단장

아시다시피 오늘 토론회는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대신할 대안의 밑

거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

하면서,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공적연금 본연의 기

능을 잃지 않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 연대 강화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개편안과 추진과정을 보면 △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 재정절감효과도 불확실하고, 

△ 무엇보다 사회적합의 과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정부가 자신들의 안조차 

법으로 제출하지 못한 채, 총리부터 장차관들이 바람잡이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로 꼽았는데, 

이들 나라는 모두 정부와 노조의 협의를 거쳐 법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2007년 국민연금, 2009년 공무원연

금 개혁 모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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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면 사회적 협의

체 구성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내놔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지난달 27일 출범이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전문가들

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진수 교수님과 김남희 변호사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연금개혁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참

가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 실무준비를 해 주신 민주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가기위한 심층적이고 실질적

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7.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단장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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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민주정책연구원장

연금 개혁의 대원칙은 세대간, 계층간 ‘연대’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가 주최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

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단 공무원 연금뿐 아니라 모든 연금은 ‘세대 간 연대’와 ‘계층 간 연대’의 

철학이 담겨있는 제도적 산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

으로 △적정 노후 소득 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강화를 제

시했습니다. 이러한 3대 원칙 역시도 ‘세대간 연대’와 ‘계층간 연대’의 철학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세대 간 연대’의 관

점에서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과거 경제개발 초기의 발전국가 시대에는 고급

인력을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구구조가 

급격한 팽창기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을 설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인구구조는 

수축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 연금은 세대간 연대와 계층간 연

대의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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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되, ‘어떻

게’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논점의 핵심입니다. 

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인정을 대전제로 한다면, 개혁의 수준, 절

차, 방법론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 발제, 토론을 해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대

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금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김용익 의원님, 발제를 해주시는 김

진수 연세대 교수님, 참여연대 노동복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하시는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교수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오건호 내

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

조합총연맹 위원장님,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님에게 감

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더 좋은’ 연금개혁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을)



발제 01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김진수╷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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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무 원 연금, 문 제 의 핵 심 과  해 결방 안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Ⅰ. 기 본 시 각

Ο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니라 예견된 것으로, 이미 1990년 초에 시작된 예견된 적자 누적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는 세 번

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음.

- 연금의 문제점을 재정적자와 장기적 불안정으로 지속가능성에 문제점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해결 방안은 긴급한 상황 수습 수준에 

머물렀고, 이러한 결과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을 뒷받침하는 것

이 주기적으로 적자누적 문제와 국고지원에 대한 재정 감당 문제가 반복

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확함.

Ο 문제의 심각성으로 재정적자의 규모와 장기적인 누적 적자의 발생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득권으로서 고착화 되었다는 점과 개혁의 강도가 강력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부 당국도 곤

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임.

Ο 그런데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

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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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음. 

-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

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도록 한 반면에 신규공무

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공무원 간 갈등과 미래 공무원에 대

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명예퇴직신청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반영한 전형적 사례)

- 더구나 근본적으로는 실제 재정 안정 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는 점에서(실제로는 5%의 국가 부담 경감효과) 개혁의 근본적 취지를 실

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하고 공무원과 국민 그리

고 공무원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

서 벗어나기 어려움. 

Ο 이러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나름대로 재정 분석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

다는 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재정 중심의 계량적 측면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근본적인 재정적자 발생이  수지상등원칙에서 벗어

난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원인에는 1960년 제도 도입 이

후 공적연금으로서 노후보장과 산재보험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 제도 

취지와 상관없는 왜곡된 변형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을 방치하고 기득권

화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임. 

- 이러한 제도적 근본 문제를 방치하는 개혁안은 결국 제도의 왜곡된 기득

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미래 공무원이나 신규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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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택적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경직적 상황을 조성

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임.

 - 따라서 현재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효과는 미미하면서 일부 공무원에게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의 극심한 반발과 일부 학자도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근본적

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또한 재정 부담을 전체로 분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Ο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학회안은 기존의 제도적 왜곡에서 근본적으로 벗

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하고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재정적인 효과는 크지 못하면서 공무원에 대

한 반발은 오히려 크게 만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취

지에 맞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왜곡된 제도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써 기득권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등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

도록 하고 있고, 

 -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공무원 일부에게 집중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

게는 그 충격이 크게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체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됨. 이는 재정 부담을 전체에게 분

산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개선을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임. 

 Ο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단순히 수식에 의한 모수적 개혁에 앞서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하여 기존에 왜곡

된 규정으로 인한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 작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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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또한 공무원 개혁의 내용은 공무원과 국민이 수용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야 하고, 공무원의 전체 연대적 분담 정신이 근간을 이루어

야 함. 또한 개혁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엇보다도 최대한 수용가능성을 고려하고 재정효과

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무원 전체가 연대성을 갖고 형평성 있는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신규공무원이나 미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

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

서도 노후보장으로서 공무원연금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되도록 하여야 함.

Ⅱ. 공 무 원연금 문 제 의 핵 심

1 ) 공 무 원연금 문 제 의 핵 심 ① : 제 도  왜 곡 의 방 치 와  개혁의지 의 실 종 

Ο 공무원연금의 외형적 문제는 재정적자와 누적으로 국가 감당 수준을 넘어

선 것이나, 근본적 원인은 제도의 목적이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

고 재정적자에도 부적합한 기득권 인정 등 지속적 제도 왜곡을 방치한 것

과 제대로 된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인한 개혁의 실패에 있음.  

- 재정적자의 원인은 낮은 부담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의 보장에 있으나. 

이를 개혁함에 있어 공무원의 조직적 저항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나 정치권은 적당히 덮어 비리는 임시 처방을 반복하였음. 그 결

과 재정 적자 누적으로 문제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 된 것임.

Ο 그동안 개혁 조치들은 재정안정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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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 그 결과 국민에게는 재정

부담은 떠넘기고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만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9년 등 여러 차례 

있었으나, 당시에는 개혁의지 없이 발등의 불을 끄는 땜질 수준에 그쳐 

오히려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함. 따라서 현재는 당시보

다 훨씬 거대한 문제로 남아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됨. 

-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 집단의 조직적 저항을 들 수도 있고, 정부

의 의지 자체가 없었던 점도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기본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Ο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적 문제점은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성격이 무

엇인지 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개혁은 출발점부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었음.  

-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제도의 성격과 이에 

따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

연금이 종합사회보장제도라는 주장과 사회보험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장의 성격이 전혀 달리 해석된다는 데에 있음. 

- 공무원 연금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보답인지 또는 단순히 일정 

급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및 산재보장인

지 조차도 명확히 하지 못했음.

- 이는 일부 개혁에 대한 기존 개혁보고서에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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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서 알 수 있음. 이러한 논란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부터 흔들렸고, 원칙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2 ) 공 무 원연금 문 제 의 핵 심 ② : 체 제 의 기 본 원칙 부 재

Ο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에서 가장 근본적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이 사

회보장이라는 체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서 크

게 벗어난 데 있다는 것으로 소득보장과 비용발생 개념에서도 벗어나는 

규정으로 원칙이 실종되었다는 것임. 

- 모든 공적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단절되거나 감소되면 이를 보장하여 연

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제도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 

- 공무원 연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모순은 공무원 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기여를 해야 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개념이 없다

는 것임. 

- 기여에 대한 형평성과 급여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도 노후보장에 있어

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직위에 따라 차등화를 그대로 인정하며, 이를 완

화하거나 감소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다는 것임. 

- 중복으로 인한 과잉보장이나 탈루로 인한 과소보장 그리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적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보장에서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초기 공무원연금제

도 도입 시기에나 언급될 수 있는 제 3세계 또는 초기 형태의 공무원 특

권사회에나 있을 법한 정체불명의 체제를 아직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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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 무 원연금 문 제 의 핵 심 ③ : 기 여 와  보 장 의 원칙 실 종

Ο 공무원연금은 노후에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과 보장의 지

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소득이 있

는 기간 동안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 

같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규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소득단절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은 안정적 노후 생활을 

필요하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업에 가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둘째, 공적연금은 지속적인 연금 형태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

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 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을 고

려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수당이라는 일시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어 

노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연금 재정을 위해서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으로 33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에서 제외됨. 즉,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인 연금지급 연령 이전의 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임.

4) 공 무 원연금 문 제 의 핵 심 ④ : 소 득 재 분 배의 원칙 배제

Ο 공적노후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적절성은 노후보장의 수준의 적정성을 확

보함으로써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징보장과 과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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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 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함. 

이에 반하여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철저한 개별 급여 원칙을 운영함으로써 

기본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개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 제도의 부담에

서 일정 기간이상(33년) 이상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입 기간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연금 수준을 결정

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소득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

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적정성 차원의 고려가 없는 것으로 낮은 노후 소

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과 동시에 과잉보장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임.

- 최근 안행부가 제시한 고위직 공무원연금 상한제는 부과대상소득 상한액

을 평균소득(447만원)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낮추고, 

상한선은 평균연금(219만원)의 2배(438만원)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음. 이

는 고액소득자의 부담을 낮추고 오히려 실제 연금 상한액으로 연금을 감

액하는 경우는 실제 294명으로 오히려 국민에게 생색은 내면서 실제 내

용은 없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음. 

(한겨레 2014 10/22)

Ⅲ. 공 무 원연금 개혁의 기 본 방 향

1 ) 공 적 연금의 기 본 원칙 확 보 를  통 한  정 상 적  체 제  구 축

Ο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역

할과 기능의 정상화라 할 수 있음. 제도의 핵심 문제를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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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으로의 정상화는 핵심문제로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여 공적연금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안정에 대

한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Ο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출 억제를 위한 비용절감 조치에 치중하는 것

이 아닌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되 기존의 기득권

적 요소를 제거하고 과소보장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하는 양 방향의 조치

로 접근하여야 함.   

- 공무원연금에서 기본적인 제도 개혁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의 노후보장

에 적절한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비용발생이 발생하는 것도 종합적

으로 제도의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함. 

Ο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여와 보장의 원칙

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

능에 충실한 체제를 구축함.

-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연금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발생할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통한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함. 

    (공무원 33년 이상 근속자 보험료 부담, 소득 있는 퇴직공무원의 공무원

연금 중지 및 국민연금 적용)

- 모든 노후보장급여의 연금 급여로 전환하며 종합적 노후 보장소득에 대

한 기준 마련 및 중복과 탈루로 인한 보장 수준의 문제점을 제거함.

    (모든 급여 및 퇴직수당의 연금화 및 퇴직급여과 장해연금 등의 중복급

여에 대한 조정 등) 

- 부당한 보장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과소한 보장은 이를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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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으로써 제도가 적절한 노후보장을 하게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과

도한 재정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 연금급여 상하한선 제도 도입 ) 

2 ) 국 민 연금과 의 형 평 성  확 보  및  장 기 적  동 일 성  추 진

Ο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원칙적인 동일성을 추진하되 

현행의 차이점에서 형평성 확보로서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가 있음.

-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국민으로부터 신

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할 것임.

-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상화는 국민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

능하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즉,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체제 운영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어야 공무원 연금은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임. 

Ο 기존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수혜 확대와 축소를 국민 눈속임 차원에서 이

루어 진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실망을 회복하고 국민연

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함. 

- 그동안 개혁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에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

면서 불이익이 되는 수혜 축소는 시기를 아주 늦게 미루거나 너무 점진

적으로 하는 개정을 해온 규정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 이미 규정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아 국민적 실망을 자초한 것이 사실임. 이를 취지에 맞

게 정상적으로 환원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2009년 개혁에서 퇴직수당 인상이나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

수급 조건 완화 등은 바로 이루어진 반면에 연금 사정 기준을 전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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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평균으로 하는 규정은 30년 이후로 한다거나, 연금액을 임금 상승률

에서 물가상승률로 전환하는 기간을 2038년에 조정완료하다고 하고 다시 

임금상승률로 슬그머니 환원한 것 등 많은 사례가 지적될 수 있음.

3 ) 개혁 대상 의 형 평 성 과  객관 성  확 보

Ο 공무원연금에 적자 해소는 현직 또는 미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

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포함되어야 한함. 이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징계적 입장보다는 재정에 대한 분담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공무

원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연대적 차원에서 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는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보다 현

제 연금수급자 임은 부인할 수 없음.

- 적자를 수지상등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부담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수급 구조에 있는 만큼 가

장 핵심적인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임.

Ο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은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으로 형평성을 위배한 조치가 낳은 왜곡된 결

과임  

- 최근 공무원 명예퇴직자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

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연금수급자에는 적용되지 않

을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한 것임.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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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그리스
5~10% 감액(연금 수준별), 13과14번째 연금 삭제(14.3% 감액 효

과), 새로운 세금 10% : 총 감액 수준 약 50% (2010 ~ 2012년)

포르투갈 13과 14번째 연금 삭제: 감액 수준 14.3%

라트비아 10% 삭감 (2009년)

우크라이나 10% 삭감 (2009년)

스페인 연금 물가상승률반영 동결

루마니아 15% 삭감 시도 (위헌판정으로 실패) (2010년)

세르비아 3.1%~ 10% 삭감 예정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폐지(일반근로자와 동일), 구제도 적용 대상, 신규제도 

적용 대상, 재직기간에 따른 개별적 적용으로 구분(1997 ~2005

년, 4차례 개혁)   

않고 오히려 재직자 및 신규공무원에게 만 불이익을 집중 시키는 형태를 

보여 왔고, 이를 인식한 공무원의 왜곡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무원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공평

한 부담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바로 잡을 수 있음. 

Ο 그동안 제시된 개혁은 이들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의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 물론 예외적으

로 이러한 국가 중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의 경우도 있음.  

<표 1> 국가별 공무원연금 감액 현황비교

자료: 각국별 연금 정책 관련 자료에서 발췌. (부록 참조)

-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 했다면 적어도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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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정  안 정 을  위 한  장 기 적 , 단 계적  개혁

Ο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은 과격하고 급격한 개혁은 충격에 의한 파장이 감

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시사 

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추세는 일반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

사점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리고 두 제도 간에 차이

가 크면 클수록 제도 개혁은 급격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음. 

Ο 선진국 중심의 외국의 점진적 개선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개혁의 급격성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차이점임.

-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연금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무원연금 개

혁을 기 존  공 무 원연금 -  중 간 선 택  -  새 로 운  공 무 원연금 체제로 개편

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었음.

Ο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식은 공적연금체제의 성격이 장기적이고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있어서 전체 인생에 걸쳐 영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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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 무 원연금 개혁안  내 용

1 ) 제 도  개혁의 우 선 순 위

Ο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제도의 규정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단순한 모수적 개혁에 치

중하는 경향을 보여 그 결과 재정안정 효과는 낮으면서 오히려 잘못된 

제도 규정을 고착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무원연금의 왜곡 현상을 바로 잡는 정상적인 제도 구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는 실제로 재정안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장기적이

고 우선적인 개혁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혁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기반

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함.

2 ) 제 도 의 건 전 성  확 보 를  위 한  제 도  개혁

Ο 기본적인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은 제도의 공적연금으로서 정상적인 노

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여․보상의 원칙, 소득재분배 

원칙 등을 기준으로 제도 분야의 개혁을 접근하도록 함.

① 퇴 직  후  소 득 발 생 의 경 우

Ο 현행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감액(10% -50%) 하거

나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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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기여와 보상 원칙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은 경제활동에 의한 소

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하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공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 개혁안에서는 누구라도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미한 소득의 경우는 제외: 국민연금의 경우 연소득 

2750만 원 이하) 공적연금의 지급은 정지함. 

- 퇴직 후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의 범위는 건

강보험의 종합소득 범위에 일치하게 적용함. 연금 지급 연령이 되어 지급

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의 가입 기간을 연계하여 지급하도

록 함. 다만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상한선은 2015년 현재 350만원으로 정

함.  

② 급 여 의 연금 형 태  전 환

Ο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

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규정으

로 제도 목적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의 급여 형태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

급하도록 하며,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퇴직연금에 

합산하도록 함. 

③ 기 여 금 부 담 기 간 한 정  해 제

Ο 현행제도는 재직기간 33년이 경과한 경우 기여금 부담에서 제외되도록 하

고 있으나, 소득이 있는 기간에 재정 부담에서 면제하는 것은 기본 원칙

에 벗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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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발생

하지 않음. 오히려 낮은 임금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에 따라 

연금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④ 연금 상 한 제 의 도 입

Ο 현행제도는 공무원연금에 기여금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연

금액 상한선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담에 있

어서 고소득의 부담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인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었음.

- 개혁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비율로 기여금을 부

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금 급여에 있어서는 가입기간이 긴 계층으로부

터 가입기간이 짧은 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따라서 기여 대상 소득 상한제는 폐지하고 연금 상한액 제도로 대체하여 

2015년 현재 350만원(국민연금 평균소득액의 150%)으로 상한선을 규정함 

⑤ 연금지 급 개시  연령 의 조 기  실 시

Ο 현행제도는 2001년 50세부터 2년 단위로 1세씩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 연금지급개시연령이 50세부터 시작하여 너무 

낮은 연령부터 시작하고 있고, 기간이 너무 길어 지급개시연령 연장 효과

가 미미하며 너무 늦게 발생하는 등 실제 개선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개혁안에서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 적용하여 2015년부터 60세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계획(2013년부터 - 2033



27∕

년)에 맞추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도록 함.

- 이 경우 공무원의 정년 연령이 동시에 연장되어야 하는 점을 가장 중요

한 점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현재 일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재직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⑥ 유 족연금 감 액  대상  확 대

Ο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나 적용범위가 2010년 

임용 이후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늦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구․신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음.

- 개혁안에서는 현재부터 신규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

일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재정 효과 및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함.

⑦ 국 민 연금과 의 가 입기 간 연계

Ο 현행제도는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퇴직하고 국민연

금에 가입하여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을 넘는 경우 분할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경우로 한정하는 범위의 협소성

이 지적됨.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하여 연금 수급권이 확보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어떤 경우에 관계없이 연금지급을 하게 

될 때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각각의 공

적연금에서 지급 하게 되는 연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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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현행제도 개혁안 연금학회안

퇴직 후 

소득 발

생

연금의 초과소득에 따라 

10%~50% 정지

소득 발생의 경우 연금지

급 정지. 

(연금지급연령 이전 해당)

(최저하한선 이하 제외)

소득 기준: 종합소득

소득기준: 부동산 임대소

득 포함

-

⑧ 중 복 급 여 의 조 정

Ο 공무원연금에서 장해급여는 퇴직을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재직기간에

는 어떠한 현금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장해공무원이 퇴직하

게 되면 퇴직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되어 지급되는 과소보장과 과잉보장

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함.

- 개혁안은 장해금여의 경우 퇴직이전에도 장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해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퇴

직연금과 장해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함.

⑨ 비 공 상  사 망  및  장 해 급 여  신 설

Ο 현행제도에는 비공상 사망 및 장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별도의 급여를 지

급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장해로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공무원의 경우 비공상으로 사고

가 발생하면 유족이나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비공상의 경우에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급여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의 보호망을 

촘촘히 하도록 함.  이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장

해급여나 유족급여로 대체됨. 

<표 2>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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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형태

� 연금, 일시금, 연금공

제일시금 중 선택

� 퇴직수당 : 일시금

모든 급여(퇴직수당 포

함) 연금형태로 지급
-

기 여 금 

부담

33년 이상 재직 시 기여

금 부담 면제

재직기간 기여금 납부 상

한제도 폐지

단계적 40년으로 상한 

연장

연금 

상하한제

기여대상소득 상한제(평균

소득의 1.8배)

기여소득 상한제 폐지

연금액 상한제 신설

(2015년 기준 350만원)

-

연금지급

개시연령

2001년 50세부터 2년씩 

1세씩 연장(2021년 60

세)

2015년부터 60세

(2033년까지 65세 : 국민

연금과 동일)

2025년부터 2033년 이

후 65세로 조정

유족연금 

인하

2010년 이후 임용자

(퇴직연금액 70% → 60%)

모든 신규 유족연금수급

자 확대

퇴직연금액 70% → 60%

개혁안과 동일

국민연금

과의 연

계

공무원연금 20년 이하 

재직시 국민연금 가입기

간 합산체계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항시 합산

(퇴직후 소득 발생의 경우 

가입기간 합산)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10년으로 완화

-

중복급여

의 조정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

와 장해급여 중복시 전

액 지급

� 퇴직이전 장해급여(연

금) 지급

� 퇴직 후 중복급여 조

정

-

비 공 상 

사망 및 

장해발생

시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신

설(퇴직일시금 제도 폐

지)

유족연금, 장해연금 제도 

신설

3 ) 제 도 의 재 정 안 정 성  확 보 를  위 한  제 도  개혁

Ο 제도 개혁과 달리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는 재정 안정의 실질적 효과와 재

정 부담에 대한 국가와 공무원간,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그리고 미래

공무원간에 연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개혁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특히 경과조치

를 둠으로서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 세대

간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포함되도록 함.

Ο 기본적인 연금의 재정안정 대책은 모든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수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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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감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급여의 연금화, 그리고 퇴직수당

이나 미래공무원의 퇴직급여는 모두 부과방식으로 실행함으로써 재정 부

담 발생 시점의 시기적 차이를 두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

를 둠.

Ο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에서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것과 연금급여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재정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재직 기간 동안 실

제 소득이 지속적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생활안정을 해치고 장기적인 개

인 재정 설계(personal financial management)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절성에 있어서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함.  

Ο 재정안정화 방안은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 대

하여 약 15%의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공통적이며, 미래공무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구조를 변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연

금과의 일원화가 가능하도록 함.  

Ο 공무원연금은 최고상한선을 두어 공무원연금에서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

이 350만원(2015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금액 삭감으로 인하여 최

저하한선 150만원(2015년 기준)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최저 하한선의 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① 현 재  연금수 급 자 : 1 5 %  감 액

Ο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15%를 삭감하도록 함. 이때 연금상

한선을 넘는 경우는 추가로 삭감하도록 하고, 하한선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이 조치로 연금지출은 연금학회안에 비하여 약 12%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등 공무원세대간 부담의 형

평성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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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 직 공 무 원: 

재 정  부 담  동 일 , 퇴 직 수 당  포 함  1 5 %  감 액 , 퇴 직 수 당  연금화

Ο 재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은 동일하게 하며 (7% +7% = 14%),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하여 모든 급여를 연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합산된 연금 총액의 15%를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함. 이러한 조치로 

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64%에서 54 - 55%로 조정됨. 

- 재직공무원의 재정 부담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재직공무원의 안정적

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재

정안정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연금액

을 기존 연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함으로써 연금 세대 간의 재

정 부담의 연대성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직공무원 간에도 재직기

간에 따른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음.

- 퇴직수당의 경우 일반근로자 퇴직급여의 40%(최대)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을 연금화하고 이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는 직접적인 일

시금에 의한 부담을 시기적으로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③ 미 래  공 무 원: 재 정  부 담  동 일 , 공 무 원연금 40 %  감 액 , 퇴 직 연금 도 입

Ο 미래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국민연금에 

유사한 수준으로 가도록 하면서, 일반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통하여 체제 전환의 기본 체제를 구축함.

Ο 미래공무원은 재정 부담을 기존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며(7%+7%=14%) 퇴

직수당제도는 폐지하고,  연금액은 40%를 감액하도록 함. 또한 일반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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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8.3%) 이를 연금으로 지급함. 이때 

퇴직연금은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와 달리 국가 책임에 의한 부과방

식으로 도입하여 제도 도입과 동시에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

Ο 이 결과 미래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57%에서 34.2%로 하락하

지만, 퇴직연금에서 18%-20%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는 

52%-54% 수준의 보장으로 연금 감액 효과는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

상됨.  

- 이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하며, 임용에 

따른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장기

적으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일원화된 공적연금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④ 신 규 공 무 원: 재 직 공 무 원 또 는  미 래 공 무 원 개혁안  중  선 택

Ο 신규공무원의 경우 2015년 현재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재직공무

원 개혁이나 미래공무원 개혁안중 선택을 통하여 자율적인 노후보장에 대

한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공무원의 경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 부담에 있어서 도

일한 부담을 적용하고 있고, 연금수준에 있어서 재직공무원과 미래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공무원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으며, 각자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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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혁안 연금학회안 비고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현재연금액의 15% 감액

(연금상한액: 350만원,

연금하한액: 150만원,

 2015년 기준)

현행연금액의 3% 

감액

-

재정안정 12% 차이 

발생

재직공무원

연금지급액의 15% 감

액 (연금상하한액 동일)

재정부담 동일(7%+7%)

모든 퇴직관련 급여(퇴

직연금 + 퇴직수당) 연

금으로 전환

재정부담 단계적 

인상(20%)

신규재직자에 재정부

담 집중 완화

재정효과는 유사.

퇴직수당의 퇴직연금 

전환, 

(재정방식: 부과방식) 

신규공무원

(5년 이하 재직)

재직공무원 개혁안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

신규공무원 선택권 

확대

불공평성 완화.

미래공무원

연금지급액 40% 감액

재정부담동일(7%+7%)

퇴직수당→퇴직연금(근

로자 수준)으로 전환

재정부담

 9%(4.5%+4.5%)

연금급여 개별수지

상등원칙

퇴직수당→퇴직금

(일시금 or 연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과 일치성 확보.

퇴직연금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실행. 

제도 개선 내용 재정효과

재직기간 33년 이상 

부담 상한제 폐지
- 연간 약 7천3백억원의 추가 수입 발생

<표 3>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내용

Ⅳ. 재 정  효 과

Ο 재정 효과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재정 안정을 위하

여 개혁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재정 효과와 미래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부과방식을 채택함

으로싸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 본 발표에서는 퇴직수당의 연금화, 퇴직급

여의 연금화로 발생하는 재정 효과는 생략함.

<표 4> 재정효과 예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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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정지 - 연간 약 450억 지출 감소 효과 발생

연금 상한액(월 350만원) 설정

- 2013년 10월 기준 수급자 319,510명 중 35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약 4.61%로 추정

-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350만원 지급 시 월51억원, 

연간 약 6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소  계 (제도 개선)  연간 8천 35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 발생

연금급여 일괄 삭감(15%)

(재정안정)

- 2014년 공무원연금 계획에 적용 시 15% 일괄 삭

감은 예상지출 10조 2,700억에서 8조 7,300억으

로 1조 5,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총  계

(제도 개선 + 재정안정)
연간 2조 3,750억 원 재정 절감효과 발생

퇴직수당 연금전환

- 퇴직수당을 보험료(3.2%)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

가 납입할 경우 연 보험료 부담 1조 9,400억 발생

- 이를 연금방식으로 지급 시 연 1천억 지출

- 첫 해 1조 8,400억원의 재정효과 발생

- 단, 향후 퇴직수당부담금 증가 문제 고려 필요

Ο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정 절감은 크게 3 가지로 33년 이상 재직

자의 기여금 납부 정지 규정을 폐지할 경우,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 연

령 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

연금 상하한선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정 절약분을 추정한 것임.

- 연금지급 연령 조기 조정, 유족연금 감액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와 국민

연금과 가입기간 연계, 중복급여 조정, 비공상 사망/장해급여 지급으로 인

한 재정 효과는 제외함.

-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효과를 합

계한 추정액은 연간 약 8천 350억원 임.

Ο 재정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금액은 모든 연금 수

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한 금액은 전체 연금지출액의 15%에 해당됨.

Ο 재정에 있어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현행 

부담 체계를 유지하면서 2015년 - 2080까지 연금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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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현행 제도 재정 추이 개혁안 재정 절감효과

연금지출액 연금수입액 적자액 제도개선 15%감액 계

2015 105,382 75,093 30,289 8,431 15,807 24,238

2020 142,838 76,791 66,047 11,427 21,426 32,853

2025 184,210 78,261 105,949 14,737 27,631 42,368

2030 232,051 87,830 144,221 18,564 34,808 53,371

2035 271,626 101,388 170,238 21,730 40,744 62,473

2040 308,512 113,025 195,487 24,681 46,277 70,957

2045 325,201 130,326 194,875 26,016 48,780 74,796

2050 331,140 144,839 186,301 26,491 49,671 76,162

2055 356,114 157,682 198,432 28,489 53,417 81,906

2060 395,175 171,168 224,007 31,614 59,276 90,890

2065 440,544 186,612 253,932 35,244 66,082 101,325

2070 492,685 207,004 285,681 39,415 73,903 113,318

2075 542,745 229,735 313,010 43,420 81,412 124,831

2080 596,884 254,653 342,231 47,751 89,533 137,283

감액은 512조 3349억원으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일한 기간(2015년 - 2080년)의 재정절감 효과는 연금학회(연금절감: 

333.5조, 기여, 보조, 퇴직금포함: 109.3조와 비교하여 오히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재정안정 효과는 연금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급자 및 재

직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전

체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재정 안정 효과는 오히려 높이

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연금학회의 경우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연금액

을 크게 낮추는 등 재정 부담을 신규 및 미래공무원에 집중함으로써 재정

안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해당 공무원의 반발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표 5>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추이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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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Ο 공무원연금 개혁은 복지국가 위기의 전형적인 과제로서 우리나라 만의 문

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Ο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노후보장은 

초지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유리히게 보장을 받았으나 점진적으로 그 

차이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음. ( Zacher, Bullinger 

1981) 특히 선진국의 경우 개혁을 상대적으로 미리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혁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반면에 늦게 한 국가의 경우 개혁의 강도가 

높았던 특징을 보이고 있음.

Ο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선진국의 개혁을 신중하

게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1995년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20년이라는 개혁 시기를 실기함으로써 개혁의 강도가 높아져야 하는 어려

움을 겪게 된 점에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Ο 개혁안은 단순한 재정 안정을 위한 단순한 계략적 차원과는 달리 근본적

인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 제도 개선은 재정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임. 이를 통하여 재정 적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임. 

Ο 이를 통해서 재정적자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

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정적자를 줄인 상태에서 대안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 하기 때문임.

Ο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함.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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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

가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임. 

Ο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

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음. 어설픈 정책으로 눈가림이나 한다면 공무원 연

금 개혁에 대한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 것이고, 개혁은 더 멀리 물 건너가게 

될 것임. 

Ο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어려운 과제임. 그런데 이를 피하면 

피할수록 공무원의 눈에는 정부와 국회는 그저 눈치나 보는 만만한 상대로 보일 

것이고, 국민에게는 국민 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쫓는 집단으로 인식 될 것임.

Ο 공무원 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 공무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려 할 때 국민은 당연히 공무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집단이기

주의의 대표로 치부할 것이며,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

은 공무원에 신뢰와 연민을 보낼 것임.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

를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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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sinessweek.com/news/2014-09-19/serb-pm-avoids-wage-pension-cuts-seeks-o

ther-revenue-sources

IN News (9/2014), Fiscal Council: Immediate 15 Pct Cuts Of Salaries,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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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위헌 판결 사유 및 내용

그리스

� 대법원에서 연금삭감에 대한 

위헌성 판결 (2014. 2)1)

* 그리스는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대법원(Cour des Comptes)에서

위헌성 판결

� 공무원연금 삭감이 5차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었음

* 대법원에서 5번의 누적된 개혁에

대해 권고안(Vorschlag)을 제시한

것임

포르

투갈2)

� 여름휴가(7월), 

크리스마스(12월) 

보조금(subsidies) 일부 삭감

� 총액 기준 약 3.4-3.6% 수준 

삭감 (2012-2014 임시조치)

� 공무원연금 삭감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 10%↓)은 

위헌 결정(2013)

� 공무원 보수를 10% 삭감 

(연금 3.5% - 10%). 14%는 

너무 많다는 취지 결정.

� 결정 취지는 공무원에게 만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에 

근거를 둠 

라트

비아

� 공무원 보수 20% 삭감

� 연금삭감 10% 위헌 결정 

(2009)

� 취지는 연금 감액이 가능함. 

다만 공무원 중 일정 집단의 

생계가 어려워 지면 안된다는 

것에 근거를 둠. 

우  크

라이나

� 국가부도 위기상황3)에서 

공적연금 및 공무원보수 삭감 

등을 통해 정부지출 10% 감소 

권고 (IMF)4)

� 국가부도 위기상황5)에서 

공적연금 및 공무원보수 삭감 

등을 통해 정부지출 10% 감소 

권고 (IMF)6)

스페인7)
� 2011-2014년간 한시적으로 

공적연금 전체 인상 동결

� 2011-2014년간 한시적으로 

공적연금 전체 인상 동결

루마니아 � 2010. 위헌 결정 �

세르비아 � 추진 계획 (2014. 9. 발표) �

오  스

트리아

� 공무원연금은 유지하면서 

민간근로자와 연금제도 일치

* 소득대체율: 최대 80% (45년

재직시 ) 

� 오스트리아의 감액 결정은 약 

10% 수준까지는 허용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부록 1> 

공무원 연금 감액에 대한 위헌 사례 분석 

김진수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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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독일의 경우 물가 index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급격한 감액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

의 판결이 있었음. (3% - 4% 수준)

Ο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는 유럽인권위원회에서 판단한 바 있는데, 공무원연금의 수급권

은 재산권임 것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숸

한이 있다고 결정함. 

Ο 이탈리아의 경우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노후보장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위

헌 결정을 함. 

Ο 리투아니아의 경우 사회보장을 위해서 너무 많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음. 

분석 결과 

Ο 공단에서 제시한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한 위헌 판결은 위헌 판결이 났다는 것 

자체에 만 초점을 두고 있고, 오히려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Ο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국가가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것이 사실임. 그 근거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재정 부담을 공무원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 할 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임.

2)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신뢰 원칙을 위협을 받는 경우는 위헌적이라 볼 수 있

음.

3) 일부 계층에게 생계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헌임.

Ο 또한 공무원연금 감액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은 유연한 기준으로 정확한 경계가 

없으며 위헌 판결이 감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임.   

1) Greece wars with courts over ways to slash budget (New York Times ‘14. 6. 12).

http://nyti.ms/1q9ptFJ

2) Council of Europe, Human Rights Europe News Release (11/2013): Court: Portuguese pension cuts

did not breach human rights law,

http://www.humanrightseurope.org/2013/11/court-portuguese-pension-cuts-did-not-breach-human-rights

-law/

3) http://www.wsws.org/en/articles/2014/03/15/pers-m15.html

4) http://www.thenation.com/article/179212/will-imf-bailout-turn-ukraine-another-greece#

5) http://www.wsws.org/en/articles/2014/03/15/pers-m15.html

6) http://www.thenation.com/article/179212/will-imf-bailout-turn-ukraine-another-greece#

7) http://ec.europa.eu/europe2020/pdf/nrp/sp_spain_en.pdf  ‘STABILITY PROGRAMME SPAIN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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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따라서 공무원연금 감액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는 한국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 방식은 

매우 유용한 방식임. 다만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감액 수준이 너무 

높으면 위헌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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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02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 
-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양보, 국민연금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 통합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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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 

-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양보, 

국민연금 강화를 통한 공적연금 통합8)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변호사)

I.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과 논리 

□ 새누리당안의 기본 방향: 공적연금 축소와 시장의 역할 강화

- 현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1층)과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

수당’(2층)이 있으며 민간인들은 ‘기초연금’(1층)과 ‘국민연금’(2층), 그리고 일시금(혹

은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퇴직연금)(3층)이 있어 두 직업집단은 다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번 새누리당안의 골자는 ① 신규공무원의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국민연금 수준

으로 대폭 낮추고, 그 대신 민간인보다 낮은 퇴직수당을 민간인 수준으로 인상하여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하며, ② 재직공무원은 보험료를 현행 7% → 10%로 올리고 

연금액은 대폭 인하하며(3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7%에서 40% 수준), ③ 연금수

급자(퇴직공무원)에게는 2-4%의 재정안정기금을 징수하고 연금액도 물가상승율보다 

낮게 하여 연금을 인하함. 이번 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의 보장수준이 급격히 낮

아지게 되며, 신규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깎임.  

- 또한 새누리당안은 민간인의 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인상하여 퇴직연금

으로 분할지급하는 것임. 이것은 결국 일종의 기업연금(퇴직연금)이 강화되는 것임. 

민간인의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면 공무원들의 노후책임 중 중

요한 일부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임. 퇴직연금은 재벌이 소유한 보험회사와 은행 

8) 이 글은 시민사회의 논의와 전문가들의 분석(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시민사회나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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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관장9)하므로 공공의 역할 축소와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혁안이 

가져올 결과임. 

II.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해야 할 점들

1. 전체적인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 없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태를 고립시킴. 

-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무원이 고립

시킬 때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음.  

-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함10).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11)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공무원들만의 문제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 결국 공무원 연금만의 문제로 사태를 축소시키지 않고, “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

국 국민이 품위있는 노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

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여야 함. 

공적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지 재정안정은 아님. 재정안정을 이

유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함. 

-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것

이 필요. 

-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쟁은 “공무원 v. 정부”의 구도가 아니라, “공적

연금 강화를 원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국민 v. 정부 및 사적연금 강화하려는 

금융재벌”의 구도가 되어야 함. 

9) 퇴직연금은 ‘13년 말 84조 3천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이 약 50%, 나머지 50%는 재벌소유의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3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 2천억으로 전

체 퇴직연금시장의 19.2%를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음.

10) 최근 정부가 고위 공무원 2213명에게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찬성서명을 강요하여 논란이 있음.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61739301&code=910100)

11)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노후보장 뿐만이 아니라 장해수당 등 사용자책임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장제도라는 것,

공무원의 경우 국가의 직접 고용인으로 노동기본권, 정치활동 등의 자유에 제약을 받고 청렴의무 등을 요구받

는 것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 되고 있음. 이런 이유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반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형(별도의 공무원연금 없음)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남미, 동유럽 국가 일부에 불과하고, OECD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분통합형(국민연금 1층+공무원연금 2층 동시가입)이거나 독립형(국민연금/공무원연금

별도 운영) 유형을 가지고 있음. (송인보, 주요국 공무원의 퇴직소득보장제도, 2012,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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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누리당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미래세대 공무원들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박탈하는 논리적 모순과 사회연

대성 훼손.   

-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2016년 이후 공무원이 되는 미래공무원

임. 이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소득대체율(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30%)

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임.   

- 제도 개혁의 이유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축”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미래세대의 권

리를 가장 가혹하게 축소시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국가재정을 핑계로 미래세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짐. 

- 특히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제도개혁에 대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후세대(미래의 

공무원)에게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제도개혁을 하는 것은, 사회형평과 연대성의 원

리에도 맞지 않으며,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움. 현재 

청년세대가 과거 산업화세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쟁과 낮은 취업

률, 높은 삶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삼포세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정책은 청년세대의 그나마 남은 좋은 일자리를 축소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임.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던 100

만개의 공무원직은 임금과 연금이 민간수준보다 낮아져 고용의 질이 급격히 하락

됨. 최근의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직마저 고용의 질이 하락하

면 한국에서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됨.

- 여야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공

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중요한 한국사회 개혁전략으로 주장해 온 바가 있

음. 공무원연금의 삭감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며 한국 사회를 더욱 더 양극화되고 질낮은 사회로 만들게 될 것임. 

- 늘어나는 연금 보존금이 정부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공무원이 분담해야 함. 새누리당과 기존의 정부안은 연금적자분의 책임을 신규공무

원> 재직공무원> 연금수급자에게 분담시켜 청년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됨. 연금재정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상당한 관대한 

연금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연금수급자와 현재의 장기재직자들임. 따라서 현재의 연

금수급자의 연금액과 과거 재직기간 중의 관대한 연금수준을 을 중장기적으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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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일본

(‘10)
영국 독일

프랑

스

한국

(‘11)
OECD 
평균

공공부문종사자비율 14.6 6.7 17.4 9.6 21.9 5.7 15.0

공적연금지출비율
(공무원+민간)

6.0 8.3 5.4 10.7 12.5 1.7 7.0

공무원연금지출비율 2.5 0.9 1.9 1.7 3.2 0.6 1.5

공공부문종사자비율: 공공부문전체근로자수/경제활동인구수
연금지출비율: 연금지출액/GDP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형평과 연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층(현재 

연금수령자, 고소득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하여 취약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최

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임. 

3.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요한 문제, 그러나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할 수준은 아님. - 과장된 ‘시한폭탄론’과 ‘재정절감론’

- 정부가 연금개혁을 시도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연금 지출이 앞으로 수십조 원 

혹은 수백조 원이 들어가 국가재정이 파탄된다는 논리임.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

금을 개악할 때 쓰는 전형적 논리이며 이번에도 등장하였음.

- 연금 지출의 적정성을 논할 때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은 절대액이 아니라 GDP

에서 연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2011년 한국의 공무원연금 지출액은 7조 9천억 

원으로 당해년도 GDP 1,230조원의 0.6%임. 이 규모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공

공부문종사자의 크기를 고려하여 비교해도 나라가 망할 정도의 망국적 지출은 아

님. 프랑스는 공공부문종사자 21.9%로 한국의 4배 정도이나 연금지출액은 GDP의 

3.2%로 한국보다 약 5배 정도 많음.

<표 2>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지출액의 비교(2007)

- 공무원연금을 어느 정도 개혁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20년 뒤 공

무원연금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객관적 수치가 확보되어야 개혁

의 강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 정확한 자료의 공개와 그 자료의 사회적 검증이 

전제되어야 개혁의 정당성과 강도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

-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구조하에서 공무원연금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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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담률(정부 부담금+ 적자 보존금)은 2030년에 GDP 대비 0.9% 수준을 기록하

고 2040년 이후 안정되어 그 이후 2060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12). 

- 연금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국가재정절감론은 특히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들에 

의해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임. 새누리당은 수백조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무원들에게 민간인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5조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새누리

당안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연간 5조원 2080년까지 330조원 

추가 지출). 여기에 기여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추가부담, 그리고 연금 삭감의 반작

용으로 공무원들의 보수를 인상할 경우 엄청난 추가적 예산이 장기간 들어가게 되

어 재정절감 효과를 거의 상쇄할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함. 

- 결국, 새누리당안과 정부의 개혁안은 재정조달 방법을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재정부담”(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2013년 약 2조원)에서 “눈에 안 거슬리는 재정부

담”(퇴직금 추가 부담,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바꾸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

만 이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노후가 공무원연금 단일제도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

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제도 변화의 이익은 107만 명 공무원들의 

불안해 진 노후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파고 들 재벌소유의 민간보험회사가 될 

것이며 손해보는 사람들은 결국 공무원이 될 것임

4. 공적연금 약화 대신 사적연금 활성화는 국민의 노후를 재벌의 손에 맡기는 것.

- 공무원연금을 축소하고, 퇴직수당을 강화하여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하겠다는 것

은, 결국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시켜 사적연금으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것임 

- 그러나 사적연금은 소득재분재 기능이 없어, 공무원 내의 노후소득 불평등을 강화

시킬 것이며, 운영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여 공적연금보다 국민들에게 분명히 불

리한 제도임. 

- 안정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을 축소하고 국민들에게 불리하고 금융재벌들의 시

장을 키우는 사적연금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분명히 반함. 

12)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제도 설명자료”, 2014.10.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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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연금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

-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너무 높은 것 아니라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임. 즉, 두 연금제도는 형

평성의 잣대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연금제도가 더 노후를 잘 보장하는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이렇게 보면 공무원연금을 깍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급

여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해야 함(이미 2010년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급여

수준이 최대 76%에서 62.7%로 10% 포인트 낮아졌음. 더 인하할 경우 상당한 부작

용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받는 연금수준에 해

당됨.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노후에 공무원연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싶어 할 

것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에서 공무원연금을 인하하기 보

다는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쪽(‘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연금

으로) 쟁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 

- 공무원연금마저 대폭 축소된다면,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향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

게 됨.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연대하여 공적연금을 강

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  

III. 개혁의 올바른 방향

1. 인간다운 삶의 수준의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이 유지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전세계적인 연금 개혁과 논쟁을 통해 공적연금의 보험

료율은 20%가 상한이고 소득대체율은 최저 40%-최고 60% 수준이 적당하다는 것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13). 

- 공무원들의 평균소득이 2014년 기준 438만원, 공무원연금으로 최소한 175만원(평

균소득의 40%)에서 262만원(평균소득의 60%)의 연금을 보장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에도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13) 2005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근로자가 은퇴 이후 공적연금에서 세금을 뗀 이후 순소득대체율의 목표가 최소

실질소득의 4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Holzman, Robert and Richard Hinz,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Bank. 2005,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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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 기능의 도입

- 헌법재판소 사회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365 결정). (1) 사회보험에서 보장하

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이상이여야 한다. (2)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고

소득자는 높은 비율의 기여와 낮은 비율의 급여를 저소득자는 낮은 수준의 기여와 

높은 비율의 급여가 행하여져 결과적으로 사회게층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야 하며, 이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재분재 효과를 추구할 것인지 여부는 사회

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한다. (3) 사

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통합와 국민연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도록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전국민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입법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속한 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365 결정). 

-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제도는 지금까지 완전소득비례형 연금으로 소득재분배 기

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음. 

- 이로 인하여 고소득 공무원들에 대한 과다보상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

으며, 국민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반감을 키운 이유기도 함. 

-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또한, 기존에 소득재분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고소득 퇴직자들에 대하여도 일

정 부분의 사회연대적 차원의 연금삭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 단, 하후상박구조의 설계는 4개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의 효과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번 개혁안의 효과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함. ① 연금액 산정시 국민연

금처럼 A값(전공무원 평균소득)을 추가하고, ② 기준소득 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낮추고, 그리고 ③ 상위 33%의 연금수급자에게 최대 4%의 재정안정기금을 부과하

고, ④ 최초 연금액 수령이후 연금 가치 보존을 물가연동보다 더 낮게 가져갈 경우

(부양율 가미) 중상위 연금 소득자의 연금이 비상식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소득재분배 제도를 도입하되, 관련 제도 변경을 단순화하고(평균소득 추

가, 기준소득 상한 낮춤), 상한선, 하한선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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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연금 수령자 및 현 세대의 양보와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

-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은 기득권(고소득공무원 및 퇴직자) 층의 양보와 취약계층

(저소득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인간다운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해야 함. 

- 기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기득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

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

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물가연동제에 의한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액조정규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14).(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42 결정). 

14)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1]공무원연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정되며 공무원보수변동률ㆍ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5년마

다 재조정할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를 기초로 하면서 보수연동제가 가미된 절충형 조정방식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정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연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다만 기존 연금수급자들

에 대하여는 제도시행 직전인 2000. 12. 31.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의 연금액을 조정해나간다. 

[2]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

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퇴직

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

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3]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부칙 제9조 제1항 (이하 ‘이 사

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은 2000. 12. 31.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 12. 31.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

으로 법 제43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이 이미 충족된 후에 이를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지만, 그 퇴직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급부의무자의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인데, 이 사건 조정규정 및 경과규정은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

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 이 금하고 있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액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러한 연금액의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앞으로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퇴직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

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

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5]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의 취지는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점점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 실질구

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퇴직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

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아울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각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해 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규정 자체는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57∕

적정한 수준의 연금액 조정은 기득권 침해가 아니며,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 

4. 국민연금의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의 형평성 제고 및 공적연금의 강화통합

-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국민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의 형평성 제고 및 공

적연금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 다시 말하면, 지금 공무원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임.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중단하고,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 

-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여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우선, 현재 퇴직연금 부분을 다시 공적연금의 영역으로 포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임. 퇴직연금의 90%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등 사실상 노후대비 수단

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퇴직연금 부분을 공적연금의 영역으로 

포괄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이 부합함. 

- 퇴직연금 기여율이 8.3% 정도이므로, 적어도 절반 이상을 공적연금의 영역으로 포

괄하고,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면, 근로자의 기여율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공적연금

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라고 볼 수는 없다. 

[6]이 사건 조정규정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들은 현직공무원의 신

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일직급의 퇴직자 또는 상ㆍ하직급의 퇴직자 사이에서 퇴직시

기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달라지거나 연금액의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현직자와 달리 퇴직자의 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인데, 퇴직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연금액을 매년 조정함에 있어서도 현

직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비율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명

백히 불합리하다거나 퇴직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 01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 토론문

천지윤╷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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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02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이슈 및 전망

정창률╷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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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이슈 및 전망

정창률 (단국대학교)

○ 여당 및 정부의 공무원 연금안을 평가하면, 가장 기본적인 ‘재정안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재정안정성의 경우, (최근 여러 추계들이 나오고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지

만) 여당의 최근안이 2080년까지 약 350조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상당부분의 절감

은 신규입직공무원들의 보험료 수준을 국민연금수준에 맞춤으로써 생기는 개선이라

고 추정됨. 2080년이 아니라 향후 20년 정도를 본다면 보험료의 큰 인상으로 인해

서 정부부담금이 증가한 것이 정부보전금을 상쇄하는 몫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무원연금 재정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됨.

- 형평성의 경우, 기계적으로 국민연금에 맞추겠다는 기준을 내세워 직역내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금재정 문제의 당사자인)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조정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음. 

○ 김진수 교수님의 안은, 공무원 연금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형평성까지

고려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정상화’의 의미는 예를 들어, 일을 하면 연금을 내고, 정해진 연령에 퇴직하면 연

금이 나오고, 퇴직후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여러 측면에서 비정상인 채 지속되어 왔고, 여당안도 여전히 그러함. 

또한, 공적연금이고 소득비례연금이라고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부를 축적하는 기

능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상한선 설정은 의미가 있음. 

- 그리고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직역내 형평성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수급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동참을 요청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몇가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논란이 예상되는 면이 있음.

- 첫째, 현재 수급자들에 대한 연금급여 조정에 대해서 15% 삭감은 다소 과다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헌 소지가 쟁점이 될 경우 개혁에 지장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면

이 있음.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수급자들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였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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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하한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가능함. 정서적으로 보면, 현재 국

민연금은 많이 받아야 150만원 되기가 어려운데, 공무원연금은 하한선을 150만원

으로 두면 상식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 있음. 물론, 현재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가

운데 최저연금을 받는 사람이 16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면, 이로 인

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여지는 있음. 하한선 기준이 20년 이상 재직자

에 한정된 것이라면,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고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서 공무원연금

을 받는 경우 - 1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도 상당히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을 

피력하였으면 함.

- 셋째, 새누리당의 안과 차이가운데 눈에 띠는 것 중 하나는, 상하한선을 제외하고

는 재분배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것임.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원칙인지 아니면 

유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야당이 여당에 비해서 의미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다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

추어야 할 것임. 

- 첫째, 너무 장기간이 아니라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에 현재 공무원연금에 비해

서 투입되어야 하는 ‘총세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당과의 비교우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재정개선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

한 정의부터 다시 되어야 함. 정부보전금 증가만 막겠다는 건지, 퇴직수당 증가까

지 고려하겠다는 건지, 정부 부담금 증가 (현 재직자) 까지 고려하는 재정개선인지 

명확하지 않음. 여당안에서 당장 연 2조원 이상이 재정절감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상당부분은 정부부담금 증가로 인한 것이지 총세금 절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어

차피 40-50년 이후의 재원에 대한 분석은 분석이라기보다는 소설에 가깝다는 점에

서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변동의 소지가 높음 -, 타겟을 10-20년 

동안의 총세금 절약에 두고 여당 혹은 정부 안에 비해서 우월한 안을 담아야 할 것

임. 

- 둘째, 여당 안보다 ‘고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대함. 여당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재정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는 것임.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체감 

불이익은 줄이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함.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공무원들

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은 줄이면서도 현재의 공무원연금보다 공평한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 그래서 정상화가 중요함 -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받아들이

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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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변호사의 발제에 대한 의견 

정창률 (단국대학교)

○ 이 발제는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안을 낸 것은 아니며, 현 여당의 안을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지

적은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으나, 국민연금 개혁 과정 등과 비교해보면 공무원연금

이 개혁이 지지부진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파악됨. 

- 발제자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지출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과장된 재정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는 

뒤집어보면, 프랑스나 영국만큼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

각할 수도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부재를 생각하면 공감할 수 있는 부

분임. 그러나, 연금개혁 논의에서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며, 국민연금이 이미 선제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한 상태에

서 공무원연금만 현재의 혜택을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물론, 여당의 삭감안, 특히 신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맞추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나,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

력한 컨센서스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 여당 안 가운데에서 퇴직수당 확대 방안을 금융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부

분은 보다 논의를 해봐야 하는 주제임.

- 여당 안이 만일 현재의 퇴직수당을 연금제도로 의무화하되 완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충분히 비판받을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현재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끌어와서 메워야 하는 단계인데, 한편으로는 적립을 위해서 돈을 쌓아서 금융기관

에 맡긴다는 생각은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으

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음.

- 퇴직수당을 근로자를 위한 2층 연금으로 두는 것은 고려될 수 있지만, 정부가 사용

자인 공무원연금에서 굳이 적립을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음. 오히려, Book 

reserve 방식 – 부과방식 – 하에서 현재 일시금인 퇴직수당 방식을 연금 

(annuity)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향후 10-20년 동안 상당한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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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대안중 하나로 상정할 필요는 있음. 

○ 발제자의 개선방향에서 현재 기득권층의 양보를 강조한 것은 강하게 동의하는 바

임. 다만, 발제자가 변호사라는 위치라는 점에서, 기득권층의 양보를 위한 방안 가운

데 위헌 여지를 피하면서도 양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면, 대

안 마련에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토론 03

토론문과 (상정 가능한) 대안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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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과 (상정 가능한) 대안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 발제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동

의함.

�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의 원인은 연금 수급자 세대와 장기 재직 공무원

의 연금 수익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임.

  - 1999년 퇴직자의 수익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을 상회함.

※ “수익비가 6”이라 함은 부담한 보험료 총액에 비해 연금으로 지급

받는 총액이 6배 많다는 뜻임.

 -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 입직자의 연금 수익

비는 “3”을 상회함.

 - 제도 도입 역사가 55년이 되어가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높은 수익비의 누적효과로 초래되는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방

법이 없는 실정임. 

� 수익비 문제 외에도, 2000년 이후의 공무원 월급 현실화, 2009년 개혁에

서의 연금지급 기준소득의 변경(“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소득이 54% 인상)으로 인해 수익비와 상관없이 연금 절대액의 

빠른 증가가 불가피함.

  - 향후 고액 연금자수가 빠르게 증가할 밖에 없는 배경임.

※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것처럼, 6년 뒤인 2020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월 284만원으로 예상됨.

※ 평균 연금액은 반액수급자(50%는 일시금 수급), 유족연금 수급자

(70% 수급), 조기수급자(40대 중반부터 수급)를 모두 포함한 수치

인지라, 공무원 본인이 100% 정상적(장기 재직 등의 조건 충족시)

으로 수급하는 연금 평균액은 이보다 훨씬 높음.  

� 반면에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재직기간동안

에 부담은 많이 하면서도 연금액은 절반 정도가 감소해, 공무원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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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공무원 사회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연금 수급자와 장기 재직자에 대한 적절한 재정 안정화 조치없이는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려우면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발

제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배경임.

  - 발제자가 제안한 신구 세대 구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전제로 재정 안

정을 모색하는 방안은 (개혁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공무원연

금의 장기 발전방향 측면에서 타당한 접근이라고 판단됨.

 - 보험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익비가 월등하게 높은 세대”

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는, 재정안정 달성과 공무원 임용 시점별 형평

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 이러한 논거로 인해 토론자 역시 발제자의 문제제기에 상당부분 동의함.

◯ 그러나 연금지급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일률적으로 연금

액을 15% 삭감한다는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임.

 - (다른 해결 방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나) 최대 350만원, 

최소 150만원으로 상·하한을 설정하는 근거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고, 

  -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또다른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음. 

※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임. 

�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급여

를 재정이 불안정하고, 제시된 개혁안의 재정안정 효과가 약하다 하여 일

률적으로 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일반 국민들이, 재정 불안정에 직면한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이 일률적으로 삭감당하는 것을 본다면,

 - “장래 국민연금도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생겨

날 수 있음.

※ 이 경우 경제적으로 이미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취

약계층과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의 가입유인을 현격하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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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음 →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현행 국민연금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

※ 미래 어느 시점에, 국민연금도 재정이 불안정해 질 경우, (줄 돈이 

없다는 명분으로) 약속했던 연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 주변 환경이 어렵더라도 현행제도가 약속한 제도의 기본틀은 

지키며, 시스템적인 보완을 통해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배경임.  

2.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방향 : 급여수준 VS 보험료

▢ “보험료 인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급여수준 하향조정”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됨 

◯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 용돈연금(소득대체율 40%)이라는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미발생 보험료’가 

16% 수준이기 때문임.

※ 보다 현실적(보수적)인 가정을 채택할 경우에는 16%도 초과함.

▢ 높은 연금을 지급하던 대표적인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인 독일연금도

 - 70%였던 소득대체율을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40%로 줄여

나가고 있음.

※ 이미 보험료가 19% 선이고, 2030년까지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험료 억제선이 23%임.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

 - 2030년 이후 연금 지출액이 공무원 총보수액(전체 공무원이 받는 월급 

합계)의 30%를 초과함.

※ 2080년에는 연간 연금 지출액이 총보수액의 34%에 달함.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해도, 연간 보험료 총

수입의 최소 50%에서 최대 70%의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는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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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함.

※ 현재보다 2.5배 이상 증가할 퇴직수당 부담분을 제외한 수치임. 

3.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재정 절감을 위해 연금지급의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대신, 연금소득에 과

세제도 도입 및 연금액별 연동방식의 차등적용을 대안으로 제안함.

� 발제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연금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대신, 고연금자

의 연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함.

◯ 캐나다 기초연금은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여 보편적으로 연금을 지급함.

  - 형식적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나, 고소득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는 Claw-back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 공적연금에 대한 세제 적용방식이 과거에는 ‘TEE 체계’(보험료 납부 당시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였으나, 

  - 2000년 이후부터는 ‘EET 체계’(보험료 납부 당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향후 받을 연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로 변경되었음.

※ 현행 체계 하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연금액이 일정수준 넘어가면 소

득세 형식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

◯ 고액 공무원연금 수급자 경우, 연금급여 삭감이 아닌 세금으로 일정액을 

환수하는 방식이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2000년 이전) 임용자들의 연금 수익비가 미래 공

무원 임용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이들 공무원세대의 높은 연금 수익비는 후배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과 세

금 보전으로 충당됨.

 -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캐나다의 기초연금처럼, 고액 연금수급자의 연



77∕

금 상당부분이 국고지원과 후배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조세로 충당된 연금지급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연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공적연금에도 소득세가 부

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세 형식의 세금

을 먼저 적용하는 논리로도 해석이 가능함.              

�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공무원연금 재정에 재

투입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즉시 나타남.

  - 반면에 중단기 효과는 크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효과가 큰 

대안으로는 ‘첫 연금’ 확정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실질가치 보전을 위

해)하는 연금 연동방식을 연금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임.

  - 연금 수익비가 매우 높은 공무원 세대 중 연금액이 일정액(예를 들면 월 

300만원) 이상인 고액연금 수급자에게는 ‘첫 연금액’이 높아질수록 연금 

연동에 따른 실질가치 보전효과를 작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임.

※ 고액연금 수급자이다 보니, 연금연동 효과를 약하게 해도 노후 생

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것임.  

▢ 발제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 제도 개혁이후에도 기존 연금수급자와 장기 재직자 등 현 제도에 대한 

기득권이 많은 세대의 높은 수익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미 언급한 것처럼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

는 최소 3.3이 넘어감(1999년 임용되어 2028년에 퇴직할 경우)

※ 민간대비 최대 39%가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제외한 수익비임.

▢ 새누리당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임용시점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수익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 2015년 이전 임용자의 소득 대체율을 2016년 한해에 모두 하향 조정

※ (새누리당안에서는) 급여승률 1.35를 1.25로 낮추는 기간이 11년간

임 → 2016년 일시에 1.25로 낮춤)

  - 2016년부터 연금 수급연령을 61세로 즉시 연장하는 것임

※ 새누리당 개정안이 제시한 2023년이 아닌, 2016년부터 61세로 상

향 조정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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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논거는, 이같은 경과조치의 수혜가 모두 후배 공무원에 

비해 수익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앞선 세대(현재 40대 후반과 50세 

초반)에게 돌아가기 때문임.  

※ 고용 상태가 훨씬 불안정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2013년

에 이미 연금 수급연령이 61세로 상향 조정되었음(연금수급 공백

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에서처럼 “조기연금”으로 해결하도록 함. 

중장기적으로는 정년 연장도 함께 추진).

 - 이러한 조치들은 (세대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다른 논쟁없이 수익비 차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정책효과가 있음.    

4. 대안 적용에 따른 예상 효과

▢ 임용시점별로 나타나는 현격한 수익비 차이가 초래하는 ‘공무원 사회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 효과와 ‘재정절감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특히 (새누리당 개정안은) 신구세대의 현격한 보험료 차이로 인해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절감 효과가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 2015년 이전 입직자에게만 적용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단

기간 보험료 인상(7% → 10%)에 따른 반짝 효과 이후에는,

※ 201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세대의 보험료율이 4.5%로 하락함으

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되는 보험료 수입

이 감소하기 때문임.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경우 신구 세대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

으로 접근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장기적으로 국민

연금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 현재 7%(합계 14%)인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임.

�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아야 공무원 신구 세대가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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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공무원의 연금 급여율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수익비 문제를 

고려하면 신규 공무원 보험료 인상폭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보험료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 및 장기 가

입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을) 어떠한 형태로든 줄이는 방법 밖에 없음.

 - 고액연금 수급자에 대한 세금 환수조치 도입 (즉각적인 효과와 함께 장

기적인 효과도 있음)과,

  - 연금 연동방식의 차등 적용(장기적인 효과)을 통한 총연금 지출액 절감

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5. 에필로그 (토론자가 아닌 다른 연금 전문가가 고민한 개정안 소개)

� 현재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새누리당 개정안)의 접근방식은 미국 

연방공무원연금 개혁(1984년 개혁, 1987년 적용)과 유사함.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독일 연금제도를 원형으로 했던 일본

연금을 상당부분 모방한 것임.

  - 연금제도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을 고려할 때, 미국식 개혁방

안보다 일본식 개혁이 우리 연금제도 및 사회 토양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는 지적들이 있음.

� 이를 고려한 상정 가능한 대안으로는 

  - 1985년 일본이 채택했던 연금개혁을 우리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들과 비교시, (전체 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이 아

닌) 2층 소득비례 부분에만 20% 직역 가산을 추가한 1985년 일본 공무

원연금 개혁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일본의 직역가산 20%는, 2층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20%임.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일본과 달리, 국민연금에 이미 균등부분

과 소득비례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역가산으

로 10%만을 추가함. 

※ 이러한 접근에 관심있는 독자는 <참고자료 2>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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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 공무원연금 부양률과 지출률 전망

� 국민연금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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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 추정

(단위: 10억원, %)

자료: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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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1985년 일본의 개혁방식을 적용할 경우>

 � 기본방향

   - 향후 재정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함.

   - 보험료부담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

      ※ 보험료 20%는 지나치게 높으며, 이것의 1/2은 국민세금으로 충당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단순한 하후상박 고려를 넘어 국민연금과 장기 통합성을 고려한 급여설

계가 필요함. 

   - 연금제도가 단순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함

   - 제도내·제도간 형평성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함.

 � 개선방안

   - 신규자와 재직자 구분없이 향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다음의 연

금급여산식 적용

      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산식(A와 B값은 국민연금 그대로)에서 산출되

는 연금액 + 직역부가연금(소득의 10%, 현행 800만원 상한 

적용)

      ※ 국민연금부분과 퇴직금 부분(직역가산연금)을 명확히 분리

      ※ 기존 재직자는 종전 급여산식에 의한 연금액과 신제도에 의한 연금

액을 합산하여 지급 

   - 퇴직수당은 현행대로 유지

      ※ 직역부가연금은 민간보다 부족한 퇴직금 보완 역할 수행

   - 보험료율(소득상한은 현행 유지)과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재정적자가 발

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

   - 이미 33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한 재직자도 재직기간 동안 추가로 보험

료 부과하고 신급여산식에 의한 연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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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안 vs. 개선안(1985년의 일본 개혁안 적용) 급여액 비교>

구분 새누리안 개선안

월급액 300만원 657만원 300만원 657만원

연금액

(재직) 

185만원

(신규) 

148만원

(재직) 

274만원

(신규) 

219만원

(국민) 

100만원

(부가)  

30만원

(총액) 

130만원

(국민) 

120만원

(부가)  

66만원

(총액) 

186만원

퇴직수당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민간수준의 퇴직금 지급

현행대로 지급

(직역부가연금이 민간과 차액을 

보전하는 역할)

* 개혁에 따른 최종 급여수준 기준, 40년 완전 가입





토론 04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문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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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월)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문

유 영 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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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여당 공무원개편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하여 연금학회와 정부, 여당에서 한 주장

들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적재정의 종단부에 위치한 연금을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전제하면서 

‘因果와 本末, 목적과 방법이 전도(顚倒)’된 개편 논리를 주장함.

▸ 재정적자를 말하면서 잘못된 세수정책과 방만한 재정낭비로 작금의 문제

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과 연금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단

도 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의 개편을 일종의 ‘총량불변’의 법칙 같은 한계에 가둬놓고 

‘기여-혜택’ 구조에 의거한 지출축소 측면에서만 도출하려고 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과는 정반대로 단일 공무원 조직 내

에서 입직 시기별 차별성을 구조화하고, 특히 신규자 및 하위직에게 불

이익, 불평등이 가중되는 개편안을 강변하면서 사실상  ‘全 세대 공무원

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음.

▸ 공적연금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선순환 구조와 여당 방

식의 연금 축소가 결과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음.

▸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충분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협의는 물론 공무원연금의 사회․

제도․실체적 본질과 목적의 유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개혁안은 연금학회나 정부, 여당 스스로도 인정하듯

이, 재정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단지 연금의 본질적, 실질

적 가치만 ‘형해화(形骸化)’ 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이전하는 것

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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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국민, 공무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미봉적 졸속 개악으로 귀

결될 것이 명확함.

2  발제안에 대하여

1. 기본 관점 및 핵심 사항

○ 김진수 교수는 단순한 재정(적자) 논리 이전에 제도 개선의 관점에 우선하면

서 공무원연금에서 노후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과 보장의 지

속성 원칙을 강조함. 특히 기존의 소득비례에 의거한 상한선과 다른 차원에

서 연금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일종의 ‘연금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고, 현 연금수령자와 고소득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하여 취약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함.

○ 김남희 변호사는 공무원연금을 ‘단순한 노후 보장 이상의 사용자 책임이 포

함된 종합적인 보장제도’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공적연금의 목적은 재정절

감이 아닌 노후소득보장에 있음을 강조함. 또한 공무원 전체가 연대성을 갖

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분담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국가재정절감론에

대한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공무원연

금에 대한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강화

를 통해 노후소득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공적연금을 통합할 것 제시함. 

2. 발제안에 대한 분석 의견

■ 공무원연금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재인식

○ 김진수 교수와 김남희 변호사의 견해는 지금까지 연금학회나 정부․여당(발

의)에서 해왔던 주장들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제도와 가치 등 본질

적 측면에서부터 고찰함으로써 기본적인 관점과 핵심 내용에서 상대적으로

당사자들과의 공감대에 매우 근접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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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보다 약 30여년 앞서 도

입되었고, 시행 이후 공무원들은 별도의 퇴직금 없이 공무원연금을 퇴직연

금으로 지급받아 왔음.15)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연금과 재해보상보험,

각종 인사정책에 따른 후불적 급여보상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종합적인

사회보장의 특성을 갖고 있음.16)

○ 이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연금 즉, 퇴직금이라는 

점을 현 시점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액 15% 삭감의 문제

○ 퇴직금은 그 적립이나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재직 중의 급여소득과 재직기

간 등 퇴직금 일반의 산정원칙에 의거하여 산정되고 지급되었음.17) 이런 점

에 비춰볼 때, (퇴직수당을 합산한 과도적 시행방안이라 할지라도)재직자와

퇴직자(기수급자)의 연금을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만일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공무원연금을 순수한 퇴직연금

제로 재정립 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연

금을 내용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분리, 이원화하여 각각 별도의 

기준과 체계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실체적 가

치에 부합하는 개편방안이라 할 것임.18)

15)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계층구조상 3층(공무원연금)이 먼저 생기고 2층

(국민연금)과 1층(기초연금)이 나중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역발전의 경로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음.

16)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하면서 ‘형평성’을 논할 수 없음. 또한 여당의 연금 삭감에

대해 공무원들 상대적으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임. 특히 미래 공무원들의 경우 여당발의안

대로 하자면 사실상 퇴직연금 전액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17)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에서 제시된 여러 주장과 ‘안’에서는 공무원연금에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과 그에 대

한 보충적 기능으로서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퇴직수

당’은 ‘퇴직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계층 구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개의 수당에 불

과함.

18) 또한 퇴직자의 경우도 법적인 강제력을 통한 삭감 보다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한 이해

와 동의를 구하여 적정한 선에서 삭감을 호소하는 것이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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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상․하한제의 문제

○ 현행 공무원연금이 퇴직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어

려운 방안이나 국민연금처럼 순수한 연금기능만을 분리 구축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 

○ 이것이 (연금과 퇴직금의 완전병립체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과도적 방식으

로)재직자에게 적용되려면 기존 연금지급액의 근사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는 일종의 타협안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적정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계측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분한 이

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 퇴직 후 소득 발생시 연금지급 중지의 문제

○ 퇴직 후 소득 발생시 연금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퇴직 후 고소득자의 연금수

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물론 이른바 ‘관피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층적인 실태 분석이 선행, 반영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여당 발의안에서 규정한대로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협소하게 한정할 경우, 고위직들이 민간 분야로 취업할 경우에 대해서는 한

계가 있고,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보다는 고위

직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 하겠음. 

○ 김진수 교수 발제안대로 할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 공직을 불문하고 현직에

서 획득한 전문성을 퇴직 이후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특정 

연금소득한계선을 기준으로 제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19) 

○ 또한 고소득 직종에 재취업이 가능한 소수 보다는 다수의 연금소득 중하위

19) 이 문제와 관련하여 퇴직 후 연금지급 시기 이후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층위별로 차별화된 별도의 세금형식

으로 기여금을 부과하여 연금 일부 감액(또는 기금 보충)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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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비록 연금하한선 이하 소득

에 대한 예외를 둔다고 해도 퇴직 이후 개인의 추가 소득을 위한 경제 활동

에 더 심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칫 ‘연금 의존형 자발적 실업’을 유

도하는 역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의 문제

○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퇴직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연금과 공무원 정년(60세)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정부와 

여당에서 그 보완책으로 고려하는 정년 연장의 경우도 재직시의 직역․직무

별 특수성에 따라 적절성 면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함.20)

20) 현재 전체 공무원들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경찰과 소방은 평균수명도 각각 63세, 59세에 불과할 정도로 공무원들

중 현장 근무 강도와 공사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고, 또한 두 기관의 90% 이상 절대 다수를 점유하는 6급 이하 하위

직들의 경우 40세만 넘어도 현장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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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안 주요 사항 비교】

구분 현행 여당(발의)안 김진수 발제안

급여형태
연금, 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 

중 선택
-

연금

(모든 급여, 퇴직수당 등 합산) 

수급자 기여율 7%

2015년 이전 임용자 

8%(2016년)-10%(2018년)

2016년 이후 임용자 4.5%

7%

기여금 납부 

기한

20년 이상(33년 이상 재직 시 

기여금 면제)
40년까지 연장 재직기간 기여금 납부 상한제 폐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제
全 공무원 월평균액 1.8배 全 공무원 월평균액 1.5배 기여소득 상한제 폐지 

연금 지급률 1.9%

재직자(2015년 이전) 

1.35%(2016년)-1.25%(2016년)

신규자(2016년 이후)

1.15%(2016년)-1%(2028년)

평균소득=개인+전체 각 50%

재직자

퇴직수당 등 합산한 연금 

총액의 15% 감액 

(연금상․하한액 공통 적용)

미래

공무원

연금지급총액의 40% 감액

(부과식 퇴직연금 별도)

신규자

(5년 이하)

재직공무원 개혁안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퇴직수당 퇴직수당=민간 수준 39% 퇴직수당=민간 수준 100%

재직자

모든 퇴직관련 급여를 

연금으로 전환

(현행 퇴직연금 +퇴직수당) 

미래

공무원

퇴직수당→퇴직연금(민간 

수준. 부과식)으로 전환

신규자

(5년 이하)

재직공무원 개혁안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연금소득 

상하한제
기준소득 804만 상한 전체 평균 2배

연금상한제 신설(350만-2015년 기준)

연금하한제 신설(150만-2015년 기준

연금지급개시

연령
임용시기별로 51세~65세부터

60세⇒65세(2010년 임용자)

(2009년 이전 재직자는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

2015년부터 60세

(2033년까지 65세-국민연금과 동일)

기수급자 감액 -
연금액 2～4% 감액

(재정안정기금)
현 연금액의 15% 감액

퇴직 후 소득 

발생

연금의 초과 소득에 따라 

10%~50% 정지

선출직, 전액정부출연기관 등 

재취업자 전액 지급 정지

소득 발생의 경우 연금지급 정지. 

(연금지급연령 60~65세 이전 적용. 

하한선 이하 제외. 종합소득 기준)

국민연금과의 

연계

공무원연금 20년 이하 재직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항시 합산(퇴직 후 소득 발생의 경우 

가입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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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 당면한 공적연금 개혁은 단순한 재정논리 이전에 생애 주기와 자연적 수명

에 의거한 연금소요 재정의 불확정성을 제도적 관점에서 예측․대비 가능한

확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국가재정건전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재정건전성과 함께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지속가능

성 또한 본래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한 형식적 제도의 존속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에 내재한 퇴직연금으로서의 실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 삶이 

최소한의 존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의 지속가능성도 유지될 수 있음.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및 연금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그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함.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

세 변화와 조속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함.



토론 05

공무원연금 개혁, 누진 상하한제로 가자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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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누진 상하한제로 가자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연금 개혁은 ‘연속’ 개혁. 사회적 합의 방식 자리잡아야

공무원연금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다. 공무원연금은 오래전부터 뜨거운 감자이긴 하나, 이번

에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

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금 개혁은 어떤 주제보다도 이해관계자들과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온전히 확보되지는 않을 것

이다. 시기마다 인구 구성, 재정 여건, 경제 전망 등을 종합 감안한 조정 작업이 요청된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공적연금이 동일하게 안고 있는 구조

적 과제이다. 5년마다 연금재정추계가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금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변

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계속되어야 한다면 연금개혁에서도 사회적 합의 방식이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2.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 공공예산의 배분 순위 감안해야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감담 수위를 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안정화’ 잣대

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빠른 고령화와 수명연장 시대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다. 올해 적자보전금이 2.4조원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갈수록 늘어나 

2020년에는 6.6조원으로 5년만에 2배로 늘 예정이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 수준, 공무원이 지닌 

신분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예산의 형평한 배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과 같은 증가 속도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 근래 공무원직에 대한 선호 

추세를 감안하면, 공무원이 지닌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3. 새누리당안 평가: 불철저한 하후상박

새누리당안의 특징은 ‘재정 절감’과 ‘절반의 하후상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부

담을 현행 제도와 비교해 2080년 기준 17.5%를 줄인다(연금 삭감과 퇴직금 인상을 종합한 순 재

정절감효과.). 미래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깎이는 셈이다. 

이번 제도 개혁 이후 시점부터 모든 공무원은 하후상박이 가미된 국민연금 방식이 적용된다. 재직

자 모델(급여율 50% / 기여율 20%), 신규자 모델(급여율 40% / 기여율 9%) 모두 국민연금 방식

의 하후상박 급여율 구조를 담고 있다(가입자평균소득 반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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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개정 이전 재직기간에서 유래하는 연금액에선 하후상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연금수급자의 경우 하후상박 효과가 미미하다. 새누리당안은 연금액 기준으로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상위 4%, 중간 3%, 하위 2%씩 공제한다. 비록 차등율이지만 규모와 차이가 작아 일률 

삭감에 가깝다(여기서 ‘하후상박’ 용어는 하위직 연금 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삭감된다는 의미

임).

특히, 재직자 중 2009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수급개시연령 연장에선 하후상박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급개시연령이 모든 계층에서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어 ‘일률적 삭감’이 이루어진다

(2025년 61세, 2033년 65세). 수급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유족연금 5년 포함) 줄어든 5년

은 연금총액의 약 18% 삭감을 의미한다. 비록 신규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개시연령을 

단일화한다는 명분을 지니지만, 기존에 부여했던 권리를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 

4. 김진수 교수안 평가: 일률 15% 삭감이 적절한가?

새누리당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야당, 당사자, 시민사회가 나름 개혁안을 제시해 논점을 

형성하고 해법을 토론해 가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테이블 구성 요구도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

다. 이러한 면에서 김진수 교수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김진수교수안은 새누리당안과 유사하게 ‘재정 절감’, ‘하후 상박’ 효과를 추구한다. 2009년 이전 

임용자의 수급개신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비슷하다. 대신 재정 절감은 더 강력하고, 하후

상박은 연금액 상하한 방식으로 도모한다. 

첫째, 새누리당안과 마찬가지로 2009년 이전 임용자의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된다(60세로 

도달되는 시점은 2015년으로 더 빨라짐). 새누리당안에 대해 지적했듯이, 계층을 따지지 않고 일

률적으로 수급개시연령 5년을 줄여 하후상박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재정 절감이 강력하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일률적으로 15% 삭감된

다. 새누리당 2~4%보다 삭감 폭이 크다. 재직자도 향후 연금액의 15%가 삭감된다(재직자의 연금

액은 퇴직수당까지 포함한 금액). 국민적 정서과 노후보장 선을 감안할 때 고액연금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건 수긍할 수 있지만 중하위 공무원까지 모두 15% 일률 삭감하는 건 하후상박 원리에 

어긋난다.

셋째, 상하하선을 도입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최소 연금을 보장하고 고액연금을 방지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상위직에게 350만원 상한선을 적용하는 건 적절해 보인다. 반면 하한선 150만원이 계

속 작동할 수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수급자 중 150만원 이하 수급자 비중은 얼마인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인해 연금액이 작은 수급자는 제외해야). 또한 현재 재직자, 신규자의 경

우 150만원 하한선을 보장받는 대상자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퇴직수당을 연금액에 포함하더라도 

현재 수급자보다 비중이 클 듯). 

정리하면, 김진수 교수안은 “15% 일률 삭감 + 상하한선”으로 요약되는데, 하한선을 넘는 중하위

직 공무원의 연금이 일률적으로 삭감된다는 문제와 향후 150만원 하한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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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누진 상하한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 두가지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 하나는 전체 공무원의 참여이다. 

재직자, 신규자뿐만 아니라 현재 수급자도 참여하는 게 형평하다(현재 수급자가 가장 후한 급여를 

누리고 있음). 또 하나는 하위직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하후상박’ 원리가 전면

적으로 작용되는 개혁이 요청된다. 

새누리당안도 일부 하후상박 요소(법개정 이후 국민연금 방식 A값)를 지니고 김진수교수안 역시 

그러하다(상하한선). 하지만 두 방안 모두 하후상박 원리가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있지는 못하다. 

나는 두 방안을 종합해 ‘누진 상하한제’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하위직 최소 연금액은 보장하되 

상위직으로 갈수록 누진 삭감하고 일정 금액에서 상한제를 두는 방식이다.

첫째, 수급자, 재직자의 연금액을 0~20% 누진 삭감한다. 이는 재직기간별 지급률을 보수를 기준

으로 누진 하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보수를 토대로 하되, 장기재직기간에 대한 추가 

삭감 검토 필요). 이 때 삭감 시작점을 중하위직 어디부터 할지는 사회적 논의로 열어 놓자(연금, 

보수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분석 필요).

둘째, 상하한제를 적용한다. 상한선은 김진수 교수안의 35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하

한선 기준금액 150만원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수급자, 재직자 중 적용대상의 비중 규모

에 대한 논의). 연금액이 재직기간에 연동되는 까닭에 재직기간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단, 신규 

국민연금 모델에선 이미 하후상박이 구현되고 있으므로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셋째, 2009년 이전 임용자의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0세를 보장하되, 향후 정년연장과 연동해 조

정하자. 이번에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임용자, 국민연금 가입자와 

맞추자는 주장이지만, 일률적으로 5년을 단축하는 건 하후상박 원리에 어긋난다. 정년이 60세인 

나라에서 명분도 충분치 않다. 나의 제안에선, 이미 여기에 해당되는 재직자들은 60세 수급권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재직기간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삭감되는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넷째, 법개정 이후 기간은 새누리당안의 50% 급여율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새누리당안은 신

규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40% 급여율 모델을 제안하나 이는 하향평준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데도 굳이 40%로 낮출 이유는 없다. 또한 신규자 모델은 수지균형 

재정구조를 적극적으로 지향해가야 한다. 그러면 50% 급여율은 20% 보험료율이 요구되는데, 지

금 상황에선 현행 국민연금보다 불리해진다는 형평선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이를 해소하는 수준

에서 보험료율을 정할 수 있다(약 18% 수준으로 예상됨). 새누리당안처럼 50% 모델에서는 당연

히 퇴직수당은 민간방식의 퇴직연금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그러면 30년 가입자의 경우 실질급여

율은 55.5~57.5%에 이른다(공무원연금 37.5% + 퇴직연금 18~20%).

다섯째, 새누리당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 고령화지수를 도입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

지 않는 자동안정화조치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 연금재정 세입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치는 세입 확대 노력보다는 연금액 삭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한 새누리당안에

서 삭제된 정부의 적자보전금 책임 조항은 복원돼야 한다. 이는 연금 신뢰를 구축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여섯째, 공적연금 강화는 기초연금의 보편주의적 인상으로 구현하자. 공무원노조는 이번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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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포함해 공적연금의 개편방향을 논의하자 말한다. 사실상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

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하자는 제안이다. 연금은 급여와 보험료를 짝으로 하는 제도이다. 급여

를 상향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로 올릴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공무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을 지니

기에 급여율 50%로 갈 수 있다. 이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크게 올라야 한다. 국민연금도 50%로 

상향할 수 있을까? 현행 급여율 40%에 조응하는 보험료율이 약 15~16%이다. 후세대를 생각한다

면 지금 9%도 부족하다. 게다가 보험료율 인상은 한국의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사각지대

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을 주목하자.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

연금 단일체계에서 국민·기초연금 이원체계로 전환되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국민연금 인

하를 하후상박으로 보전하는 의의를 지닌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한국에선 기초연금이 가장 사회연대임금이다.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면 기초연금 인상이 제일 좋은 

답이다.




